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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도시지역에서는 집약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고층건물이 건축되고 있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도시의 

제한된 공간과 택지재개발사업과 맞물려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종전의 주택지 

주민과 고층아파트 건축업자 사이에 일조권1)과 조망권의 침해여부를 두고 분쟁이 증가

하고 있다. 고유한 의미의 조망권이란 경관에 대한 조망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조망이익이 단순한 심미적⋅주관적인 가치에서 경제적⋅객관

적인 가치를 띠게 되고, 권리라는 의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사업자와 주민 간, 건축주와 

주민들 사이에 법적 분쟁에 이르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분쟁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2) 조망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사법적 구제수단

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방해예방청구를 할 수 있고, 사후적 구제수

단으로는 방해제거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3) 방해배제나 손해배상

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 조망권이 성립하는지, 또 조망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그 구체적 기준이 없고 판례에서의 그 기준 또한 구체성

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조망권 분쟁의 현장에서 조망권의 성립 및 침해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4) 또한 자기 토지 안에서의 행동을 통하여 다른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

는 조망권 침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환경침해사안에 대하여 적용되던 불법행위법

이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5)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학설 및 판례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학설은 이를 

인정하려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이다. 판례도 그 요건을 정리하면서 조망권을 점차 인정

하려는 경향이다. 그럼에도 조망권 침해에 대한 인정이 어려운 점은 이에 대한 명확한 

논거가 없기 때문이다.6) 본 연구에서는 조망권의 성립요건과 조망권침해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조망권에 가장 

1) 일조권은 햇볕을 쬘 수 있는 권리이다. 햇볕은 식물이나 동물 뿐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일조권의 침해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호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한다.

2) 송오식, “조망방해와 사법적 구제”, 비교사법 제14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190쪽.

3) 김지석, “조망권 침해와 불법행위책임”,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81쪽.

4) 전극수, “조망권의 성립 및 침해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4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454쪽. 

5) 조성민, “환경침해와 방해배제청구권의 인부”, 환경법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04, 243쪽.

6) 노회승, “조망권 침해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5집, 한국법학회, 2009,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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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한 법률인 경관법을 바탕으로 하여 조망권 침해에 대한 입법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조망권에 관한 고찰

1. 조망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1.1 개 념

경관이란 경치, 특색 있는 풍경형태를 가진 일정한 지역, 풍경의 지리학적 특성으로서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으로 구분되며, 조망이란 먼 곳을 널찍이 바라봄 또는 바라보이는 

경치가 경관과 조망에 대한 사전적 의미이다.7) 종종 ‘조망경관’으로도 표현되는데, 일반

적으로는 오히려 경관과 조망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8) 

조망권이란 경관에 대한 조망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9) 현재 통설인 

권리법력설10)에 의하면 조망권은 조망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아름다운 자연적⋅역사적 혹은 문화적 풍물, 즉 경관을 조망하

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11) 또한 조망의 사전적 

의미에 따라 조망권을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 또는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

고 쾌적한 경관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권리라고 보기도 한다.12) 그리고 조망권에 의해 

향유되는 조망이익은 일반적으로 재산상의 이익, 인격권적 이익 내지 환경이익 등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13) 한편 조망을 할 수 있는 것이 권리가 아니고 우연히 자신의 

7) 한국어사전편찬회편, 국어대사전, 교육도사, 1992.

8) 송오식, 앞의 논문, 191쪽.

9) 진상욱, “조망이익의 법적보호”, 토지법학 제31권 제1호, 한국토지법학회, 2015, 35쪽.

10) 송덕수, 신민법학강의, 박영사, 2015, 31쪽;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5, 35쪽.

11) 김남욱, “조망권과 경관권의 보호요건과 손해배상기준에 관한 연구”, 국가법연구 제11집 제2호, 한국국가법학

회, 2015, 131쪽.

12) 노희승, 앞의 논문, 145쪽; 정민호, “조망권 법리의 재검토”, 법학논총 제34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27쪽.

13) 김남욱, 앞의 논문,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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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에 다른 건물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으

나,14) 조망을 할 수 있는 이익이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이익이 사회

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되면 권리가 될 것이다.15) 조망권의 침해는 재산권이 

소유권과 영업권에서 호텔, 음식점 등의 영업자가 조망을 침해당한 경우에 이것을 인정

하게 된다. 그 보호범위는 개인 주택의 조망권 침해사건에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16) 

1.2 조망권과 경관권의 차이 및 구별의 필요성

조망권이란 아름다운 자연적⋅역사적 혹은 문화적 풍물, 즉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향수할 수 있는 사인의 조망적 이익 내지 환경적 이익을 

말하고, 경관권이란 자연경관, 역사적 경관, 문화적 경관, 도시경관, 농촌경관 등과 같은 

것으로서 공공의 공간으로 인식되어야 만약 훼손된다면 일반 공중의 심미적 감정을 

훼손할 수 있는 그 자체로서 공공공간으로서의 이익을 갖는 환경적 이익을 말한다. 조망

과 경관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지만 경관은 조망의 전제 조건으로 다루어진다. 즉 법적으

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경관이 없다면 조망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

로 경관은 조망이익 보호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7) 조망권과 경관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의 하나인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다음의 

차이가 있다.

첫째, 인격권적 이익 내지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조망권 침해를 뜻하고, 환경권 내지 

인격권에 대한 침해의 성격에는 경관권을 뜻한다. 

둘째, 조망권은 소유자 및 점유자의 관점으로부터 조망을 의미하고 있으며, 경관권은 

공공적 관점으로부터 시작한 경관을 말하고 있다.

셋째, 조망권은 눈으로 보이는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조망을 의미하고 있으나, 경관권

은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인 인위적 행위를 가지고 있다.18)

14)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8, 49-50쪽.

15)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4212 판결.

16) 조은래, “조망권의 민사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4, 257쪽.

17) 공순진, “조망이익 침해에 관한 아파트 매도인의 책임”, 법학연구 제53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04쪽.

18) 조은래, 앞의 논문,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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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구별실익은 법학 입장에서 조망⋅경관 분쟁의 문제 소재를 찾고, 조망 내지 

경관이라는 환경이익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법제도의 정비에

까지 포함시켜 고려할 때 구분하는 것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실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19) 즉 조망권은 특정장소에서 아름다운 경치나 풍경을 

향유할 수 있는 개별적⋅구체적 이익과 인격적 요소가 강하여 사법상의 권리구제인 

손해배상,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가 일반적이다. 반면 경관권은 객관화⋅광역화된 

가치있는 경관을 향유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환경적 요소가 강하여 취소소송, 국가배

상 등 공법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20) 

1.3 유형

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 볼 수 있는 권리, 내지는 먼 곳의 경치를 볼 권리”를 말한

다.21) 조망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이를 경관조망권과 천공조망권

의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22) 

경관조망권은 수려한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양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고유한 의미의 조망권을 말한다.23) 즉, 이는 거실 등 주된 생활공간에서 

중요한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경관, 문회적 경관을 생활상의 이익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를 말한다.24) 천공조망권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25) 이는 ‘마주하는 

건물을 피해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나 ‘아파트나 주택의 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의미하는 천공률’ 등의 확보와 관련된다.26) 주된 주거공간의 창에서 

내다보이는 신축건물로 인하여 그동안 향유하여 오던 하늘을 가리게 되어 압박감과 

폐쇄감을 느낀 경우 천공조망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천공조망권

이 침해된다.27)

19) 배성호, “조망이익의 법적 보호”, 인권과 정의 통권356호, 대한변호사협회, 2006, 131쪽.

20) 김남욱, 앞의 논문, 134쪽.

21) 이태철, “조망권 침해의 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6쪽.

2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23) 윤철홍, “조망권 침해시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209쪽.

24) 김지석, 앞의 논문, 83쪽.

25) 김남욱, 앞의 논문, 132쪽.

26) 최민수, “조망이익의 침해와 보호범위”, 재산법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13,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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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망권에 관한 법적 근거

2.1 조망⋅경관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

현행법상 조망이나 경관과 관련된 법 규정을 보면, 먼저 자연환경보전법과 자연공원

법, 문화재보호법 등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조망⋅경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생태마을의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경관적 가치’를 문화재의 판단요소에 포함시키

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경관이익에 관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허가기준으로서,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간접적으로 조망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규제하

고 있다.28) 그러나 건축법에 의한 이러한 규정은 직접적인 조망권의 인정이나 조망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러므로 조망권이라는 사법상의 청구권의 근거

조문은 현행법상 없다고 할 것이며, 공법상의 규정에서 도출하여 이론구성하기에도 한

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2.1.1 헌 법

헌법에서 조망권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환경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훼

손당할 위험에 놓인 자가 공권력이나 제3자에 대하여 그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청정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29) 그와 같은 환경권에는 조망권도 

포함되므로, 조망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라 할 수 있다.30)

2.1.2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자연환경이란 지하⋅
27) 김남욱, 앞의 논문, 133쪽.

28) 전경운, “일조권의 성립여부”, 비교사법 제12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15쪽.

2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695쪽.

3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8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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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조망권은 위 법에서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해당하므로 생활환경에 포함된다고 본다. 나아가 조망의 침해로 인하

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의 피해를 주면 환경오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31)

2.1.3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

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위 법은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함에 관련된 법으로 주로 

경관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자연환경에 대한 시계 즉 시야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조망권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32)

2.1.4 민법

조망권에 관한 사법적 근거를 민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방해제

거, 방해예방청구권을 조망권의 법적 근거로 하여 소유권에 의하여 소유권의 내용에 

해당하는 조망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가 있다.33) 또 민법 제217조 규정에도 사람들 각각의 조망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근거를 찾기도 한다.34) 한편 조망의 이익을 침해하고, 그 침해의 정도가 수인의 한도를 

넘게 되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그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게 될 것이다.35)

3. 조망권의 침해와 특징

조망권은 보통 조망의 차단이라는 형태로써 침해된다. 이러한 조망권에 대한 침해는 

대부분 가해자의 적법한 권리행사에서 비롯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재산적⋅인격적 

이익 또는 환경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과 같은 일반적인 

3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32) 전극수, 앞의 논문, 458쪽.

3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34) 구재군, “조망권에 관한 판례 연구”, 환경정책연구 제7권 제3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69쪽.

35) 정민호, 앞의 논문, 142-144쪽; 노회승, 앞의 논문, 155-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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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침해와 유사하다. 그러나 조망의 침해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일반적 환경침해와 다른 

특질이 있다.36) 

3.1 침해의 소극성 및 간접성

일반적인 환경침해의 모습으로는 일조나 조망 등의 자연적인 환경이익을 소극적으로 

차단하여 그 향유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소극적 침해와,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힘들

게 하는 소음, 진동, 매연, 분진, 악취 등의 물질을 적극적으로 발산시키는 적극적 침해가 

있다. 조망권의 침해는 인접한 토지 위에 건물 등을 건축함으로써 경관 등의 방해를 

초래하는 소극적인 침해이다. 또한 조망권의 침해는 건물의 높이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

로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며, 따라서 손해의 발생⋅정도⋅내용 

등이 불명확하고 손해배상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

3.2 침해원인 발생의 일회성 및 침해결과의 계속성

일반적인 환경오염의 경우에는 공장의 조업에 의한 대기오염 등 구체적인 공해 발생

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반하여, 조망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가해건물의 건축이라

는 1회의 침해사실이 발생하고 그 결과는 가해건물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된다.

3.3 상린관계성

대기오염⋅수질오염 등의 일반적 환경침해는 넒은 범위에 걸쳐서 그 지역 주민전체에 

대해 손해를 입히는데 반하여, 조망권의 침해는 일반적으로 인접한 개인간의 소규모적

인 상린관계의 분쟁으로 나타난다.

3.4 방해제거의 제약성

조망권을 침해하는 가해건물의 철거는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철거의 청구가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조망권 침해의 경우에는 

방해제거청구보다 손해배상청구가 일반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36) 서해용, “일조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환경법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4,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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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망이익의 권리성 여부

조망의 이익을 권리라고 부를 때에는 그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음이 일반

적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조망권은 일조권과 달리 이를 권리로 규정하는 법률

의 규정은 아직 없다. 일반적으로 조망보호를 위한 권리라는 의미로 조망권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독립된 권리라고 아직 승인되어 있지 

않고 판례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승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는 최근에 일조권 

문제와 별도로 조망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어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Ⅲ. 조망권 침해의 법적 구성 및 손해배상청구권

조망의 이익 내지는 조망에 대한 권리의 개념을 인정하는 경우, 특히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기존의 전망의 유지와 양호한 조망이 침해되어, 기존의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향유할 수 있는 조망이익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37) 조망이익

은 일조권과는 달리 생활상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며, 오히려 조망이익의 저해로 인한 

건물 등의 재산상 가치하락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일조권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38)

1. 학설 및 판례

1.1 학 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 등이 인접 

토지 위에 건축물 등이 신축됨으로써 방해받는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

냐의 문제가 경관권 내지 조망권 침해의 문제이다. 조망의 침해는 매연이나 소음, 진동, 

악취 등에 의한 적극적 침해와 같이 피해자의 생활영역 내에 무엇인가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외부의 공간을 이용하여 얻는 생활이익 내지 환경이

37) 변우주, “조망변화와 매도인의 책임: 매도인의 조망변화 제어가능성과 관련하여”, 동아법학 제59호, 동아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3, 263쪽.

38) 유창호, “조망권에 관한 연구: 민법 제217조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최신)외국법제정보 제29호, 한국법제

연구원, 2005,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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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의 침해이다.39) 먼저 조망이익에 대한 법적 구성으로서 물권설, 인격권설, 환경권설 

내지 조망권설, 영역이익 침해설, 불법행위설 등이 있다. 

1.1.1 물권설

물권설은 다시 물권적 청구권설과 상린관계설로 나눌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설은 

조망의 방해를 토지⋅건물의 소유권 등의 물권에의 침해로 보아 그 물권에 기하여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말한다. 즉 조망의 방해를 토지⋅건물의 소유권 등의 

물권에의 침해로 보아 그 물권에 기초하여 방해제거예방을 구할 수 있다는 견해로서, 

민법 제214조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그러나 이 견해는 조망방해의 주된 피해법익은 

인가의 쾌적한 생활 자체이므로 이를 소유권 내지 물권적 침해로 구성하는 것은 다분히 

의제적이라는 비판이 있다.40) 이에 대하여 상린 관계설은 민법 제217조 제1항의 ‘토지소

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의 규정을 조망방해의 경우에 적용하여 조망방해를 물권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견해

이다.

1.1.2 인격권설

개인의 쾌적한 생활이익에 대한 조망방해가 인격권의 침해가 된다는 견해이다.41) 

즉, 인격권설은 조망의 이익을 계속하여 자유롭게 향유하는 것은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서 권리의 실질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 조망 방해의 피침해 법익이 개인의 쾌적한 생활환

경이라는 점을 중시하면서 조망침해는 인간의 건강⋅감정⋅정신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인격권의 침해이고, 인격권은 물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적 성격을 가진 절대권이므로42) 

조망이익을 인격권으로 파악할 경우 방해예방청구의 이론 전개에 장점이 있다.43) 이에 

관하여서 불법행위의 효과가 방해배제나 방해예방청구권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규정

은 없다고 하여도 그것이 지금까지의 사회일반인들에 의하여 권리성을 취득하지 못한 

39) 송오식, 앞의 논문, 202쪽. 

40) 이웅세, “일조권침해와 환경소송”, 재판자료 제95집: 환경법의 제문제(하), 법원도서관, 2002, 272쪽.

41) 노회승, 앞의 논문, 150쪽.

42) 신병동/이재목, “조망방해와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675쪽.

43) 김재형, 소유권과 환경보호: 한국민법이론의 발전Ⅰ, 박영사, 1999, 319쪽.



조망권 침해와 사법적 구제 275

조망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 이외의 방해예방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민법의 불법행

위체계에 반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44)

1.1.3 환경권설

환경권설은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된 일본에서 제기된 견해이다.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조망

권에 대한 근거를 환경권의 관점에서 보면, 토지사용자 및 그 권리에 대한 청구권자가 

확대되며, 조망방해를 구체적인 조망권 침해와 관련시키지 아니하고도 주장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의 환경권을 직접적인 사법상의 권리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견

해45)가 있다. 즉 헌법상의 환경권에 대한 인정이 곧바로 사법상의 권리가 되지는 못한다

는 것이다.

1.1.4 영업권설

경관 및 조망을 상업적 즉 영업적 사용으로 하여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식당 및 여관, 

호텔 등은 그 아름다운 경관 및 조망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 침해로 볼 수 

있다.46) 그러나 인접한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는 행위가 영업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 자체를 방해하는 등의 영업에 대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47)

1.1.5 불법행위설 

소유권이나 인격권과 같이 구체적인 권리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방해제거예방청구 

등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 존재하고 그 이익이 침해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불법행위의 효과로써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까지 할 수 있다는 

견해로써 현재 우리 판례48)의 태도이다. 즉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사후적인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방해예방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49) 

44)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각칙(Ⅵ),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156쪽.

45) 김기수,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린관계법적 구성”, 환경법연구 제1권, 한국환경법학회, 1979, 124-125쪽.

46) 조은래, 앞의 논문, 252쪽.

47) 노회승, 앞의 논문, 151쪽.

48) 대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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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판례

우리 판례는 조망이익과 관련된 것이 비교적 적은 숫자이고, 조망이익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이외에 유지청구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에 대하여 직접 언급한 대법원판례

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조권과 병행하여 조망이익이 문제된 판결에서 물권적 구성을 

취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

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객관적

으로 인정되고, 생활이익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건축의 금지 등 방해배제⋅방해예방청구권을 인정하

고 있다.50) 그 후 판례는 조망이익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밝히고, 

조망이익의 침해가 사법상 위법하게 평가되기 위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수인한도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1.3 검토

이상 여러 학설 및 판례를 살펴보았는데, 사업자 혹은 일반주택의 조망이익의 침해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유권 내지 인격권의 침해로서 혹은 환경권 내지 조망권의 권리성

이 인정된다면 그 권리 자체의 침해로서 사법적 구제대상이 된다. 이 경우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침해가 있으면 권리남용의 법리 혹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침해의 예방을 위해 민사적인 유지청구권이 인정된

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판례 모두 이론이 없을 것이다.51)

2. 조망권 침해의 수인한도

조망 침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수인한도52)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요

49)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88, 455쪽.

50)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51) 송오식, 앞의 논문, 207쪽.

52) 수인한도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상호 간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를 참고 수인하여야 하며, 이 수인한도를 넘어 손해를 입히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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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된다.53) 조망권을 침해하고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조망권 침해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

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1 위법성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침해행위와 조망 이익의 상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일반불법행위와는 달

리 고의⋅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54) 판례는 조망권 침해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지의 여부에 그 기준을 두고 있다.

2.1.1 학 설

첫째, 인간이 사회공동생활을 하는 이상 일방이 타방에게 어떤 손해를 준다고 할지라

도 각자가 어느 정도까지는 인용해야 할 범위가 있기 때문에, 조망권의 침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위법한 것이 아니라 그 침해가 수인해야 하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 비로소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견해의 수인한도설이 있다.55) 둘째, 신수인한도설은 수인한도를 

넘으면 과실이 있고 위법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견해이다.56) 즉,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으면 예견가능성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인정되고 동시에 위법성도 

인정되어, 수인한도라는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과실과 위법성을 일원적으로 파악한

다.57) 셋째, 환경권설은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순수하게 

결과불법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행위불법은 요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종

래 수인한도설에서 고려하였던 피침해이익의 성질, 피해의 중대성, 손해회피가능성, 공

53) 신병동/이재목, 앞의 논문, 679쪽.

54) 김로륜/정연부,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조선대 법학논총 제18집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265쪽.

55) 김재호, “환경피해의 구제(Ⅰ)”, 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95쪽.

56) 천병태/김명길, 환경법, 삼영사, 2004, 263쪽.

57) 김지석, 앞의 논문,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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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의 준수, 토지이용관계 등에 관한 사정은 위법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58)

2.1.2 검 토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과실과 위법성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해석에 부합

하고, 아직 환경권을 구체적 사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로서는 수인한도설이 조망권 

침해의 위법성 판단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조망권 침해가 사회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 때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2.2 고의⋅과실

타인을 해할 고의를 가지고 조망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주장⋅입증에 별다른 문제

가 없이 손해배상청구가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을 해할 의사 

없이 통상의 건축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귀책사유의 문제가 존재하

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서 예견가능성과 결과회피의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59) 

2.3 손해의 발생

조망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는 물권 등의 침해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와 

인격적 이익의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있다.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로 볼 수 있는 

것은 조망침해로 인한 건물의 가격 하락과 영업수익의 저하 등이 있다.

2.3.1 재산상의 손해

조망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건물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이

다.60) 즉, 조망침해의 발생 후에 그 침해로 인하여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건물을 

58) 조종현, “환경권의 민사법리”, 김형배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박영사, 1994, 687쪽.

59) 이태철, “조망권 침해와 손해배상청구”, 동아법학 제40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204쪽.

60)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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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해로 볼 수 있다. 한편, 건물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비슷한 조건의 다른 건물들과 비교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망

침해로 인하여 피해건물의 가격이 현저히 하락해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가능할 

것이다.61) 

2.3.2 정신적 손해

거주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로서 배상되어야 한다.62) 

조망권이 침해되면 특히 심리적⋅정신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조망권 침해의 경우에 의미가 크며, 따라서 조망침해로 인하여 거주환경이 악화되었다

면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리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재산권 침해에 수반하는 특별손해로서의 정신적 손해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

로 위자료 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63)

조망권 침해에 의한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의 1회적 지급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가해건

물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보아 위자료의 1회적 지급으로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도 문제된다. 대법원은 일조방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건물이 완성될 때 일회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법한 일조방해로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피해건물의 거주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가해건물이 존속하는 한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

다.64)

Ⅳ. 조망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

조망권의 법적 구성은 조망이익의 침해시 사전적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의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물권적 구성뿐만 아니라 환경권설, 인격권설, 심지어 불법행위설까지

61) 정민호, 앞의 논문, 144쪽.

62) 김종률, “조망권의 법적 구성론”, 법조 제52권 제4호, 법조협회, 2003, 117쪽.

63) 이웅세, 앞의 논문, 295쪽; 김남욱, 앞의 논문, 150쪽.

64)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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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논의의 초점은 유지청구에 있다. 조망이익침해시 유지청구의 법적 근거로서는 앞에

서 검토하였듯이 환경권설이 가장 타당하고 ‘수인한도’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 

일조나 소음, 진동 등과 같은 다른 환경권침해에 비하여 그 침해의 정도가 낮은 조망이익

침해의 경우에 방해제거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제거비용과 조망을 회복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형량할 때 지나치다 할 것이다.65) 따라서 실제로는 방해예방청구만이 문제가 

될 것이고, 피해자가 수인할 수밖에 없는 한도를 현저히 초과하고 금전적 배상으로는 

권리 구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조망의 침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1. 방해제거청구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의 

당사자는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되고 있는 피해자이

다. 청구의 상대방은 가해자 즉, 방해상태를 일으켜 놓고 있는 조망방해자가 된다.66) 

방해제거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방해의 정도가 피해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서야 

한다. 일반적인 방해제거청구는 완성된 건물에 대한 철거형태의 청구를 하게 되는데, 

조망권은 환경권과를 달리 반사적 이익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공기오염이나 일조만큼 

절실한 생활이익이 아니며,67) 침해방법이 소극적이고, 침해자의 권리행사가 공법규제에 

위배되지 않게 행사된다는 점에서 수인한도의 판단에 엄밀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방해

제거를 위한 철거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가 없으므로, 이런 경우 대비하여 방해예방청

구권으로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고 있다.68)

2. 방해예방청구

소유권에 의한 방해예방청구는 소유자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예상되는 침해를 저지하기에 필요한 일체의 작위⋅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69) 방해의 예방이란 방해를 미리 막는데 필요하고 방해의 원인을 배제하

65) 서울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66) 대판 1966. 1. 31. 선고 65다128 판결.

67) 김민주, “조망권 침해에 관한 판례연구”,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29쪽.

68) 이태철, “조망권 침해의 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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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필요한 모든 방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미리 그 방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방해예방청구의 대부분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판례는 종

교적 환경권⋅교육환경권⋅조망권 등이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공사중지 가

처분 신청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70)

3. 손해배상청구권

조망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사법상의 구제수단으로는 일반적인 환경침해와 마찬가

지로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규정은 ‘권리침해’를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한 평가를 받게 되고, 고의⋅과

실을 귀책요건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71) 조망이익침해의 경우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문제에 대하여는 신수인한도론에 의하여 해결하면 용이할 것이다.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측가능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조망이익 침해를 이유로 자산가치의 감

소 및 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배

상이 모두 가능하다.72) 재산상 손해에는 조망방해에 따른 여관⋅식당 등의 영업수익 

감소나 토지 및 건물의 가치하락 등이 있는데, 이는 조망권 침해가 있기 전의 수익과 

방해가 확정된 후에 수익과의 차액을 산정하여서 결정하면 된다. 또한 정신적⋅심리적 

효과가 크므로 재산권 침해에 수반하는 특별손해로서의 정신적 손해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위자료 배상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73) 판례도 위자료청구의 주체를 

침해받는 건물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면서 조망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74) 

69) 노회승, 앞의 논문, 154쪽.

70) 부산고등법원 1995. 5. 18. 95카합5 결정.

71) 김종률, 앞의 논문, 117쪽. 

72) 송오식, 앞의 논문, 217쪽.

73) 이웅세, 앞의 논문, 295쪽.

74) 대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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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결

조망권이 침해된 경우 사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나 생활이익 등에 

대하여 재산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조망권 침해에 대한 구제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건축공사금지가처분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공사의 금지는 이미 기반시설을 갖춘 공사의 진행을 중지

함으로써 경제손실이 발생하고 토지의 사용수익권에 대해 제한을 하지만, 손해배상은 

토지의 사용수익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므로 

건축공사금지를 명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된다.

Ⅴ. 결론

환경권의 인식이 높아지고 고층화⋅밀집화의 형태로 신축 및 재건축 등이 이루어지면

서 도시속에서 향유하던 경관이 사라짐에 따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조망권

은 아직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75) 조망권의 문제는 사인의 재산권의 

행사와 다른 사인의 조망이익의 충돌의 문제이니 만큼, 전통적인 권리와 현대적인 생활

이익 내지 법익의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망권 침해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일반적인 사후적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망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침해에 대해 민법 제750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

의 성립요건 등에 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의한 해석이 필요하다. 조망권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타인을 해할 고의에 의해 타인의 조망권을 침해한 

경우 분쟁에 있어서는 가해건물의 건축에 의한 침해라는 점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이 

비교적 쉽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망침해의 경우 수인한도설에 의하여 그 위법성을 

판단하게 된다. 셋째, 조망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다. 조망침해의 경우에는 일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이나 생활에 절실한 

것은 아니고 피해 정도에 대해 피해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조망권의 광범위

75) 안광호/김인성/최용석, “조망권 정량화를 위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32권 

제2호, 대한건축학회, 2016,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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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호는 타인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조망권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정형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정립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쾌적한 거주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조망권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현실에서 조망권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76) 또한 경관권 침해에 대한 사후적인 손해배상문제에 의한 권리

구제보다는 사전적인 공법적 권리구제절차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건축

허가취소소송, 도시계획변경취소 등의 행정소송이 증가될 것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원

고적격문제와 재량권 행사의 이익형량문제에 관한 법리문제를 합리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77) 현실적으로 조망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경제

적 가치로서도 반영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조망권을 하나의 독립한 개별 

환경권으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07년에 경관법을 제정하여 경관

에 대한 개념정의와 그 보호 등에 대해 명확히 한 것처럼 조망권을 규율하는 입법도 

시급하다고 생각된다.78)

76) 김지석, 앞의 논문, 100쪽.

77) 김남욱, 앞의 논문, 152쪽.

78) 정민호, 앞의 논문,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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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Prospect Right Infringement and 

the Civil Remedy

Lee Ji-Won*
79)

Vertical high rise of the city buildings, while being compacted, damages claim incident 

by life on the benefits and value infringement of view, which is one of the environmental 

rights has been increasing, the case for a building permit revocation song has occurred. An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in economy and culture has led to growing public interest 

in a fine view in Korea. Practically, some reports suggested that the legal right to secure 

a fine view should be allowed to habitants in the sense of its economic interest. The legal 

interest of a fine view has been greatly emphasized in apartment houses. As the right to 

a fine view is of great economic value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value in the market of real property, legal disputes o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a 

fine view has been increasing. However, a few trials by a lower court with no precedent 

for the right to a fine view by the Supreme Court have made it a continuous controversial 

issue. In this study, the object precedents were analyzed to propose the required factors for 

its legal cover and a standard for judgement for the right to a fine view.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in legal principles of prospect right 

infringement, to propose legislation ways from the legal bases of the private of private. 

[Key Words] Prospect Right, Prospect Right Infringement, Legal Right, Damages Claim, Civil 

Rem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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